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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인 및 빈곤 감소 효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는 주된 요인이다. 

EITC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경기회복법으로 비교적 

큰 폭의 제도 확대가 이뤄졌는데, 

이 중 다자녀 가구 혜택과 점감 

구간 상한 확대 등은 일괄세출

안이 승인됨에 따라 임시적 제도

에서 항구적 제도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변화와 

함께 주정부 차원의 EITC가 도입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EITC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EITC의 확대 및 제도 간  

연계 등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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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과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미국이 1975년 

최초로 도입한 후 한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EITC는 1986년, 1990년 및 1993년의 세제개혁(Tax Reform 

Act)을 통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 후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를 통해 현재 가장 대표적인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는 2008년 도입되었고 2011년  

이후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EITC는 미국의 제도를 모태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미국 EITC의 정책 변화와 방향성은 한국 EITC의 개선과 이에 

대한 정책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 EITC의 지속적인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제도의 성과와 함께 이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미국 EITC의 개요 및 성과

|| 개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자산 조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대상자의 근로활동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와 유사하지만, EITC는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적 성격을 가진 환급 가능한(refundable) 세액 

공제 방식이라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근로소득 수준이 낮은 대상에게는 

일정 수준까지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복지급여에 비해 근로 의욕 촉진 효과가 높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EITC는 1975년 도입돼 18개월만 적용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였지만 

Tax Reform Act(1976)와 Tax Reduction and Simplification Act(1977)에 의해 

연장된 후 Revenue Act(1978)를 통해 소득세법에 편입되었다.2) 제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도입 당시 EITC의 급여체계는 점증(phase-in) 구간과 점감(phase-out) 구간 

으로만 구성됐으나 1978년부터 평탄(flat) 구간이 추가돼 현재의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급여 지급 구조를 갖추게 됐다. 1986년 세제개혁을 통해 급여 수준이 물가와 

연동됐으며 1991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돼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한 급여체계가 적용되었다. 한편, 1993년 총괄예산조정법(OBRA)에 의해 점증 

구간의 급여 증가율 및 최대 급여액이 상승했으며 1994년부터는 무자녀 가구에도 

급여가 지급되었다. 2002년부터는 맞벌이 가구를 우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허리케인 피해자나 참전 군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3)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EITC 수급 가구는 2014년(귀속 연도) 기준 약 2,750만 가구에 

이르며 예산 규모는 67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다.

미국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와 정책 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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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EITC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폭 확대됐지만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와 큰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제도가 확대돼 왔다. 이는 미국이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탈빈곤 정책에서 근로 

유인을 중요하게 여겨 온 데다 소득재분배를 중요시하는 민주당과 감세 및 노동의 공급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공화당의 기조가 EITC를 통해 절충된 것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함께 

EITC가 빈곤 완화 및 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친 성과 역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EITC에서 빈곤 감소와 노동 공급은 가장 중요한 효과성이며, 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활발히 이뤄져 왔다. 빈곤 감소 효과는 EITC 급여 지급 이전과 이후의 빈곤율 

비교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 공급 효과는 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 공급 

시간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약 

50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940만여 명을 빈곤선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한 약 2,220만 명의 

빈곤을 완화시켰는데, 이 중 810만여 명이 아동이다. 한편, EITC의 노동 공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가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됐지만 대체로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노동 공급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특히 주된 정책 대상 집단인 미혼모(never-married mother)의  

근로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림 1]에서 EITC가 급격히 확장된 1990년대에는 

미혼모의 근로 참여율4)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독신 여성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ITC가 노동 공급 시간에 미치는 성과는 불분명하지만 정책 대상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효과와 다른 복지급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EITC의 정책 효과성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림 1  EITC의 효과성

빈곤 감소 효과(2013년 기준) 1990년대 미혼모의 근로 참여 제고 효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미혼모자녀가 없는 독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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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BPP(2015). EITC and Child Tax Credit Promote Work, Reduce Poverty, and Support Children’s 

Development, Research Finds. Figure 1, Figure 5.  

미국 EITC의 최근 동향

|| 경기회복법(ARRA) 및 EITC의 확대 관련 변화

최근 EITC의 주요 변화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대응한 2009년 경기회복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ITC는 미국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경기회복법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이 포괄돼 있다. 여기에는 EITC 

급여 수준의 인상과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2009년 

이전까지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갔지만 경기회복법 이후부터는 

EITC에서 빈곤 감소와 노동 공급은 

가장 중요한 효과성이며, 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활발히 이뤄져 왔다.

EITC가 노동 공급 시간에 미치는 

성과는 불분명하지만 정책 대상자

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효과와 

다른 복지급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회복법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이 포괄돼 있다. 여기

에는 EITC 급여 수준의 인상과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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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다.5)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가 

증가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결혼한 부부의 EITC 급여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두 명이 

각각 소득신고를 할 때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기회복법을 통해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대상보다 급여 평탄 구간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점감 구간의 상한도 높아지게 

됐다.6) 이후 2010년 조세법안(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과 2013년 1월 승인된 2012년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등 일련의 법안을 

통해 경기회복법에 포함된 사항들이 2017년까지 연장됐다.7) 

한편, 경기침체 이전부터 특정 집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2004년과 2005년 

허리케인 때문에 이주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EITC 신청 혜택을 줬고, 2006년에는 전직 군인에게 

특별위험수당(Combat pay)을 공제액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1998년 도입된 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CTC)의 확대는 EITC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EITC가 허리케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급 조건을 확대한 것처럼 CTC 역시 이들에 대한 수급 조건을 완화했다. CTC는 2000년대 후반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경기회복법 이전의 2008년 긴급경제안정화법안(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을 통해 CTC 소득 기준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층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경기회복법을 통해 신청 자격을 기존의 과세소득 1만 2,550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인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경기회복법에 포함된 EITC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 등을 통해 확대된 내용이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8) 

2009년 경기회복법에 포함된 EITC와 CTC의 확대는 임시적 성격의 조치였다. 2015년 12월  

18일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6)과 세금인상방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으로 구성된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9)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 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2017년까지 연장된 경기회복법의 EITC와 CTC에 대한 

주요 확대 조치의 지속적인 적용이 포함돼 있다.

|| 주정부 단위의 EITC

EITC는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이지만 주정부에서도 연방 EITC를 보완 

하는 주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과세 연도 기준) 현재 콜롬비아 자치구와 22개 

주에서는 주 단위의 EITC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정부는 정치적 또는 예산 상황에 

맞춰 EITC를 도입 및 확대해 오고 있는데, 경기 대침체 이후 오하이오 주는 2013년에 주 단위의 

EITC를 도입했고, 5개 주(일리노이 2012, 인디애나 2009, 아이오와 2013, 캔자스 2010, 오리건 2013)에서는 

공제액을 높였다. 코네티컷 주는 2011년 공제율이 연방정부의 30% 수준인 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2013년 25%로 낮췄지만 공제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10) 메인 주는 과세 연도 기준으로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콜롬비아 자치구와 메릴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에서는 2015년에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켰다.11)

시사점

한국 EITC의 효과성을 미국 EITC의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EITC는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크며,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공공부조의 수급 기간이 제한돼 있어 이들이 EITC로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EITC가 대상 집단의 노동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게 보고된다. 또한 2015년 지급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기존의 통합형 

급여에서 개별 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EITC를 통한 탈빈곤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EITC 확대 및 제도 간  

연계 등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연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9년 경기회복법에 포함된  

EITC와 CTC의 확대는 임시적 성격의 

조치였다. 2015년 12월 18일 통합

세출법과 세금인상방지법으로  

구성된 일괄세출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 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2017년까지 연장된  

경기회복법의 EITC와 CTC에 대한 

주요 확대 조치의 지속적인 적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EITC를 통한 탈빈곤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EITC 

확대 및 제도 간 연계 등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연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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